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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오염 규제 놓고 부처이기주의!
환경부-해양수산부, 오염물질 농도 이중규제 갈등 … 업무조율 절실

육지에서 바다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내용의 <육상기인 오염물질 해안배출관리법안>을 둘러싸고 

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.

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정장선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<해안배출관리법안>과 관련한 공청회가 6

월20일 국회에서 열렸으나 이후 양 부처 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<해안배출관리법안> 법안은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나가는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

해안관리청이 바다로 직접 배출되는 하천의 수질기준을 설정해 오염물질을 관리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

다.

그러나 환경부 법령인 수질환경보전법도 환경부 장관이 수질기준을 설정해 하천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

관리토록 하고 있다.

환경부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<해안배출관리법안>이 수질환경보전법 등 기존 법령과 중복되기 때

문에 이중 규제, 감독기관의 중복,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.

또 <해안배출관리법안>은 위법시설에 대한 행정처벌이 환경법령보다 약해 오히려 해양보전 기능이 퇴보할 

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.

환경부 관계자는 육상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규제만으로는 해양환경 기준을 달성할 수 없다며 부처 

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중규제 문제가 해소된 후 법안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.

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법안의 내용이 환경부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규제방법이나 시각이 

다를 수 있다며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. 그러나 법 제정을 강

행하지는 않고 환경부와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어렵기는 해도 조

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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